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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전망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주요	내용

글.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국회는�2023년�12월�21일,�202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본회의에서�

의결했다.�이에�정부�예산안의�재정총량�측면의�변화,�주요�수정�내역�등�국회�

심의의�주요�내용과�그�함의를�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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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023년 9월 1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민자

사업(BTL) 한도액안(이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

지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포함)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했으나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12월 1

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그동안의 예결위 심사 내용 및 여·야 협의 결

과를 바탕으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총량 변동 및 주요 수정 내역 등 국회 심

의 결과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총량

국회 심의 결과, 2024년도 총수입은 예산안(612조 850억원) 대비 1,297억원 순증

(3,412억원 증액, 2,115억원 감액)된 612조 2,147억원으로 확정됐고, 2024년도 총지

출은 예산안(656조 8,514억원) 대비 2,332억원 순감(4조 4,822억원 증액, 4조 7,154

억원 감액)된 656조 6,182억원으로 확정됐다. 

들어가며

국회	심의	

주요	내용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그림 1

주  상임위 예비심사는 정보위원회 심사 포함

2023.12.1
본회의  

자동부의

2023.11.1~11.24
상임위  

예비심사

2023.11.3~11.24
예결위 

종합심사

2023.12.21
본회의 의결

2023.9.1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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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안
조정

수정안
증액 감액 증감

총수입

예산 3,952,815 3,256 △971 2,284 3,955,099

기금 2,168,035 157 △1,144 △987 2,167,048

합계 6,120,850 3,412 △2,115 1,297 6,122,147

총지출

예산 4,386,622 35,013 △39,028 △4,015 4,382,607

기금 2,181,893 9,809 △8,126 1,683 2,183,576

합계 6,568,514 44,822 △47,154 △2,332 6,566,182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표 1

구분
2023
예산
(A)

2024 증감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3.1
(△0.6)

△44.8
(△1.9)

△44.4
(△1.9)

0.4
(0.0)

△31.3
(△1.3)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8.2
(△2.6)

△92.0
(△3.9)

△91.6
(△3.9)

0.4
(0.0)

△33.4
(△1.3)

국가채무(D1)
(GDP 대비)

1,134.4
(50.4)

1,196.2
(51.0)

1,195.8
(51.0)

△0.4
(0.0)

61.4
(0.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동 (단위: 조원, %, %p)표 2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안 기준 44.8조원 적자에서 0.4조원 개선(총수입 

1,297억원 순증, 총지출 2,332억원 순감)된 44.4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

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1)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예산안 대비 0.4조원 개선된 

91.6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2024년도 국가채무 전망은 1,195.8조원으로 GDP 대비 51.0%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1,196.2조원 대비 0.4조원 축소된 것이다.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지를 의미함

총수입 612.2조원, 

총지출 656.6조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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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 
예산(A)

2024 증감

예산안(B) 확정예산(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7.9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242.9 - 16.9

교육 96.3 89.7 89.8 0.1 △6.5

문화·체육·관광 8.6 8.7 8.7 - 0.1

환경 12.2 12.6 12.5 △0.1 0.3

R&D 31.1 25.9 26.5 0.6 △4.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28.0 0.7 2.0

SOC 25.0 26.1 26.4 0.3 1.4

농림·수산·식품 24.4 25.4 25.4 - 1.0

국방 57.0 59.6 59.4 △0.2 2.4

외교·통일 6.4 7.7 7.5 △0.2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24.4 0.1 1.5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110.5 △0.8 △1.7

주  1.  12대 분야 중 R&D 분야와 타 분야의 R&D 예산이 중복 계상되며,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는 총지출이 아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계 총계로 산출됨에 따라 12대 분야의 단순합계와 총지출의 수치가 상이함

     2.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조원)표 3

12대	분야별	예산	증감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교육,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고, 환경, 국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감액됐

다. 정부안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0.7조원)이 가장 컸고,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감소폭(△0.8조원)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16.9조원)했고, 교육 분야가 가장 크게 감소

(△6.5조원)했다. 

주요	증감	내역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결과 정부안 대비 총지출 4조 7,154억원이 감액 조정됐

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변화,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증액 등에 따라 예비적 지출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심의 과정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R&D 분야 등 

증액,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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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이 감액됐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

화 등을 위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로 특별교부금 비율이 3년간 한시적

으로 상향(3%→3.8%)됨에 따라 5,456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

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추진 실적 및 향후 실집행 전망 등을 고려해 각각 4,300억원, 

1,318억원이 감액됐으며,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사업은 추진속

도를 감안, 이연납입 방식을 고려해 996억원이 감액됐다. 

다음으로, 증액 조정의 경우 정부안 대비 총지출 기준 4조 4,822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디지

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로 5,333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부처명
세부 

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 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기획
재정부

예비비 일반회계 50,000 - △8,000 42,000
예비적 재원 소요 감소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 
8,000억원 감액

교육부 보통교부금 일반회계 668,841 - △5,456 663,385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 및 
내국세 조정에 따른 감액

금융
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반회계 7,600 - △4,300 3,300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자금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감액

금융
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일반회계 5,000 - △1,318 3,682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자 추이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의 연계율과 
콜센터 인력 및 근무지 
구축에 따른 실제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한 감액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ODA)

일반회계 4,012 - △996 3,016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점검해 ’24년
과 ’25년에 이연납입할 
계획으로 감액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주요 감액사업 (단위: 억원)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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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3,00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소

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

업에도 3,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새만금 입주기업 경영활동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새만금신항 예산 1,190억원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1,133억원이 증액됐고, R&D 분야 예산 감액에 따른 계속 과제 중단 및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및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R&D) 사업에 각각 1,189억원, 619억원이 증액됐다.

부처명 세부 
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 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 - 5,333 5,333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신규 반영

행정
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 7,000 3,000 3,000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중소
벤처

기업부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 - 3,000 3,000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설 
사업 필요

해양
수산부

새만금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438 1,190 1,190 1,628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국토
교통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334 857 1,133 1,467
새만금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25년 준공 
개통을 위한 공사비 증액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주요 증액사업 (단위: 억원)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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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세부 
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 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교육부

이공학학술
연구기반

구축
(R&D)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3,927 1,300 1,189 5,116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 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고, 
포닥성장형 및 
연구장려금의 신규 
반영을 위해 증액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개인기초
연구

(R&D)
일반회계 16,363 - 619 16,982

계속 과제 지원단가 감액 
과다로 원활한 연구 
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및 수월성 
소규모 지원 분야 신설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대의견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재정정책 및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

하는 별도의 수단으로서 부대의견을 관례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로 정부에 대해 제

도 개선 또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거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 

범위·내용을 설정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총 53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부대의견 53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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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대의견

7
정부는 글로벌 R&D 예산을 집행하는 해외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10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시 지방재정과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집행상 애로 요인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정부는 현재 수요가 제기된 5G 주파수에 관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

22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조기 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한다.

주  “연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부대의견 순서를 의미함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주요 부대의견표 6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결과, 총수입 증가 및 총지출 감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및 국

가채무가 정부 예산안보다 0.4조원 개선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소폭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통합재

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

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33.4조원 악화, 국

가채무는 6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

한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세수여건 악화로 인해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 대한민국 재정(5월 발간 예정)」을 통해 2024년도 예산 및 

재정체계 제도 전반을 분석·소개할 예정이며, 결산 및 예산안 분석시리즈 등을 통해 

향후에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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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글.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2023년�국회의�세법심사는�정부의�「2023년�세법개정안」과�의원안�등��

총�569건의�안건을�대상으로�했으며,�최종적으로�국세�관련�법률��

14건(2023년�12월�21일)과�지방세�관련�법률�5건(2023년�12월�20일)이��

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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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

정됐다. 2023년 국회 세법심사는 11월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

사로 시작해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제411회 국

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2023.12.21.)과 지방세 관련 세법 5건

(2023.12.20.)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2023년 개정세법은 2022년에 비해 기존의 조세정책 기조하에 소폭의 개정 및 

소폭의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는 특징이 있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 자녀장려금 확

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 콘텐츠 세

액공제율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제 폐지,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국회

에서 의결된 2023년 개정세법의 심의 경과,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세법의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1개이고, 심의대상 법

률안은 총 335건이다. 이는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6

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319건을 합한 것이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기회 기간 

동안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심사가 이뤄

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3.11.30.)에서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 대안

가결 10건 등 총 15건의 국세관련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으로 지정된 법률안 14건1)은 심사기간(2023.11.30.)이 도과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2023.12.1.)2)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

한편,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이고 정부 제출 개정안 6건과 의원발의 법률안 228

건을 합한 총 234건이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됐다. 지방세 관련 법률안도 정기회 기

간 동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심사

가 이뤄졌으며, 전체회의(2023.12.8.)에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대안가결 3건 

등 총 5건의 지방세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

원회의 심사는 2023년 12월 19일에 이뤄졌다.

1)  정부안(원안) 3건, 정부안(수정안) 1건, 위원회 대안 10건으로 총 14건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5)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제외한다.

2)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2024년 1월 25일 수정가결 

됐다. 

심사	경과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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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23년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14건과 지방세 관련 세법개

정안 5건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합의 후 지방세관련 세법은 제411회 국회(임

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심의·의결됐고, 국세관련 세법은 제2차 본회의

(2023.12.21.)에서 심의·의결됐다.

2023년 개정세법 가운데 각 세제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제

첫째, 자녀장려금제도는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

음으로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대상자

를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둘째,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

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

액이 현행 첫째/둘째/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확대되는 개정이 이뤄졌다.

자녀 출생 순서 현행(2023년) 개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30만원 30만원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표 2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1

구 분 현행(2023년) 개정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1)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2) (좌동)

지급액3) 자녀 1인당 50~8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주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3)  홑벌이가구는 소득(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시,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 미만 시  

최대 지급액(현행 80만원, 개정 100만원)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주요	개정	내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1716특  집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셋째,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

향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넷째,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저세

율로 분리과세 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한 분리과세 또는 종

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다섯째,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3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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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

첫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도입되어 공제대상과 제작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는 기본공제율을 종전 3~10%에서 5~15%

로 2~5%p 확대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콘텐츠 등은 10~15%의 추

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

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됐다.

표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단위: %)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세액  
공제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3

없음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기본공제(A) 추가공제 신설(B) 최대(A+B)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5 15 30

둘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분야에 신규 추가된 바이오의약

품 분야가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됐으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범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로 한 현행 법률(2023년 4월 개정)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로 바

이오의약품 분야를 명시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4)

셋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 일몰 종료됐으나 최근 원료광

물 자원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출자분에 대한 세액공제(3%)를 2024년부터 

재도입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넷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시 소

득·법인세 감면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2년간 50%”에서 “7년간 100%+3년간 

50%”로 확대했으며, 국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요건을 현행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4)  이에 대해 추후 불가피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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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5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세액감면 확대1)
소득·법인세액 

5년 100%+2년 50% 감면
소득·법인세액 

7년 100%+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주 1)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외 부분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다섯째,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년 100%+2년 50%)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수도권 소재 종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이

연 등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자산세제

첫째,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안은 혼인 장려를 위해 결혼

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혼인에 대해서만 공제하

도록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자녀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표 6

구분 현행(2023년)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 시, 자녀 출산 시,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둘째, 가업승계 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

여세 과세특례인 저율(10%)과세의 경우, 적용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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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

첫째,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일정 비율(CPI 증감률의 70~130%)

을 연동해 변경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2023년의 세율인 맥주 885.7원, 탁주 

44.4원을 기본세율로 해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방

식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둘째,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해 2024년에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의 105% 이상 증가한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셋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해 조

기 종료하고,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

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

첫째,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와 거

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이 신설됐으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을 조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 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7

구분 현행(2023년) 개정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탁주 (좌동)

조정주기 매년 조정 비정기적 조정

세율구조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시행령으로 규정, 2023.4.1.~2024.3.31. 적용)

기본세율*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세율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1+직전 연도 가격 변동 지수*)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 시 탄력세율 조정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2120특  집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4조 8,587

억원(연평균 ‒9,71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의 경우 자녀장려

금 대상·지급액 확대(‒2조 6,971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지급액 확대(‒3,885억원),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공제한도 상향(‒2,221억원) 등으로 3조 7,482억원의 세수감

소가 예상되며, 법인세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5,293억원),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5,285억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

제 확대(‒412억원) 등으로 1,00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

세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012억원) 등으로 6,102억원의 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개정세법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해 2024년 1월 1일 시행됐다.5) 이번 개정

세법은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혼인·출산·양육

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다수 있었다.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세법개정이 경제의 불

확실성 및 인구 등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

나가며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표 8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누적

누적법 -10,762 -10,064 -9,377 -9,214 -9,170 -9,717 -48,587

소득세 -9,282 -8,369 -7,179 -6,578 -6,074 -7,496 -37,482

법인세 -503 -9 -79 -162 -254 -202 -1,008

부가가치세 -656 -1,097 -1,326 -1,445 -1,578 -1,220 -6,102

기타1) -320 -589 -794 -1,029 -1,264 -799 -3,995

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5년)’는 2028~2039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 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5)  개별 조문별로는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120



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전망	

글. 진익 경제분석국장

2024년�세계�경제는�교역량이�회복되며�대외수요를�중심으로�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중국의�부동산�경기�부진,�지정학적�불안�확대,�주요국�선거�

결과에�따른�지경학적�분열�심화�가능성�등이�주요�위험�요인이다.

특 집 2322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다. 팬데믹 충격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은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 측면에서 모두 지대하다. 코로나

19 충격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 확대와 대

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최초의 충격에서 강하게 반등했다. 최근까

지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경기 활력은 눈에 띄

게 저하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

레이션에 대응한 강력한 통화긴축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이 위축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위축된 세계 교역량이 늘며 대외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의 전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2024년 세계 경제 여건과 위험 요인을 주요 거

시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9%로 전년(3.0% 전망)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은 미국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예상보다 약한 성장세로 인해 전년(1.5%)에 비해 소폭 둔화되어 1.4% 성

장할 전망이다. 신흥국은 4.0%로 전년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

된 IMF(2023.10.), OECD(2023.11.), 세계은행(2024.1.) 전망치의 단순 평균은 2023

년 2.8%, 2024년 2.7%이다.

들어가며

2024년	

세계	경제전망	

주  2023년 이후(음영 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2023.10.), OECD(2023.11.), World Bank(2024.1.) 세계 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단위: %)그림 1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률 (전년 대비,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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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예상했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 3.8%를 큰 폭으로 밑도는 성장

세이며, 팬데믹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 성장률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다. IMF는 2023년 세계 실질 GDP가 팬데믹 이전(2020년 1월)에 예측한 동기간의 

성장경로에 비해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3.4%(신흥국 4.9%, 중국 4.2%)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대

홍수, 폭염, 산불 등의 기상이변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저소득 국가들의 극

빈층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1)

선진국 경제는 미국은 2023년 중 고용시장 호조세, 견실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미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 지속 효과,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저축 소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회복세

가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독일 경제가 2023년의 중국 등 해외수요 부진에 따

른 관련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며 전년보다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영국은 높은 인

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

에 이어 낮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일본은 2023년 중 완화적인 경제정책, 관광업 호조, 

2022 2023 2024

세계 경제성장률 3.5 3.0 2.9

선진국 2.6 1.5 1.4

미국 2.1 2.1 1.5

유로지역 3.3 0.7 1.2

독일 1.8 -0.5 0.9

영국 4.1 0.5 0.6

일본  1.0 2.0 1.0

신흥국    4.1 4.0 4.0

중국 3.0 5.0 4.2

인도 7.2 6.3 6.3

러시아 -2.1 2.2 1.1

브라질 2.9 3.1 1.5

중동·중앙아시아 5.6 2.0 3.4

주  2023년과 2024년은 전망치 
자료  IMF, WEO(2023.10.) Database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IMF, 2023년 10월 기준) (단위: %)표 1

2024년 세계 경제는 

대외수요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1)  세계의 극빈층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2022년 기준 7,500~9,5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Mahler, et al(2022), 
“Pandemic, Prices, and Poverty,” Data Blog(World Bank), Apri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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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로 회귀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제는 전년과 같은 회복세가 예상되나 지역별로 성장의 불균형이 두드러

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는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

는 반면 인도,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은 수출 개선세가 미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과 관련 고정투자 위축 등으

로 2024년에는 5%를 밑도는 성장이 예상된다.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

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예상을 웃도는 성장이 예상되나 2024년에는 회

복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예상보다 양호한 소비 증가세에 힘

입어 2024년에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

우디아라비아의 성장률이 감산의 영향으로 2022년 8.7%에서 2023년 0.8%로 가파르

게 하락했으나 2024년에는 비석유생산 부문에서 관련 투자가 늘며2) 성장률을 견인

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량은 202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증가세3)를 회복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국내 서비스 위주의 수요 확대와 강달러로 인한 달러 표시 상

품수요 위축, 무역 장벽 증가4) 등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2년 5.1%에

2)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옴시티, 로신, 홍해프로젝트, 다리야 등 14개 기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약 
1조 2,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2015~2019년 중 세계 교역량은 연평균 3.2% 증가했다. 
4)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주요국에서는 3,0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들이 부과됐고, 이는 2019년 1,000개 

이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수출(상품+서비스) 전망 (전년 대비,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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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3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10.)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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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9%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선진국의 수입물량 증

가와 신흥국의 수출물량 회복에 힘입어 세계 교역량이 3.5%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

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물량 증가율은 2023년 0.1%에서 2024년 3.0%로 상승하

고 브라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수출물량은 2023년 0.1% 감소에서 2024

년 4.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물량은 2023년 1.8% 감소에서 2024년 

1.1%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

속 여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세계 소비

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8.7%, 2023년 6.9%에서 2024년 5.8%로 하락할 전망이며, 

2025년에도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의 이전 전망

주  2023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10.) Database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전년 대비,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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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보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0.1%p, 0.6%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선진국 인

플레이션 압력은 효과적인 통화정책, 환율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빠르게 진정되

는 양상(2022년 7.3%→2023년 4.7%)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3.0%로 보다 완만하

게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선진국에 비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8%에

서 2023년 8.5%, 2024년 7.8%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이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유가는 2023년에는 전년(배럴

당 96.4달러) 대비 16.5%(배럴당 80.5달러) 하락했으나 2024년에는 배럴당 79.9달러 

수준(전년 대비 ‒0.7%)을 유지할 전망이다. 식료품과 광물 원자재는 2023년 각각 전

년 대비 6.3%, 4.7% 하락했고 2024년에는 1.9%, 7.1% 하락할 전망이다. 2024년 세

계 경제의 회복세가 전년보다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원유, 식료

품 원자재, 광물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핵심 자원 전략 무기화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성장의 하방 위험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3년 들

어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5)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줄고, 미국 등 일

부 선진국에서 예상보다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의 하방 위험도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과 경기 연착륙에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전망의	위험	요인

자료  CEIC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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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기준선=50)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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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 파산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확대됐으나, 미연준의 신속한 대응과 UBS의 크레딧스위스 인수 등으로 빠르게 진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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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 가능성

과 이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수요 둔화와 원자재 수출국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이

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자산관리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경우6) 중국의 고정투자 관련 

내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신흥국의 환율 불안과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

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기상이변, 지정학적 불안 요인, 핵심 원자재와 전략 물품 등을 둘러싼 

공급망 블럭화 심화 등으로 식량, 광물, 에너지 등의 원자재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

션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다. 2023년 7월 이후 시작된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식음료 관련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

지고 있다.7)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사태 격화 등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식량과 비료 등의 원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더해 미·중 간 기술패

권 경쟁과 희토류, 반도체 등 일부 전략품목을 둘러싼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공급망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세계 경기가 일

시에 가파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주  1) 2023년 11월 기준 전망(3개월 이동평균값)
자료  CPC Probabilistic ENSO Outlook

엘니뇨 발생확률 (단위: %)그림 9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전년 대비, %)그림 10

라니냐 엘니뇨중립* Nino 3, 4 해역의 +0.5/-0.5°C 기준의 이탈 
가능성을 3개월치 평균한 확률로 전체 합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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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선언했고, 최근에는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 금융회사인 
중즈그룹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 
규모는 2,674억 위안으로 전체 부동산 채권의 26.8%에 달한다. 당국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난 비제도권 금융기업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발 위험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7) 「NABO 경제동향(제40호)」, ‘[BOX2] 기후변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45쪽) 참조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기후이변과 

지정학적 불안 확대, 

주요국 선거 결과 영향 

등이 주요 하방 위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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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선거 내용 

1월 대만 총통 선거, 핀란드 대선

2월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파키스탄 총선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이란 총선

4월 한국, 인도 총선

5월 영국 총선(예상)

6월 유럽의회 선거, 멕시코 대선, 벨기에 총선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2024년 세계의 주요 선거 일정 표 2

8)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금리 수준에 따라 시장의 실질금리와 중립 금리(경제의 균형 실질금리)의 차이(이자율갭)를 
둘러싼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9)  통화정책과 궤를 같이해 각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와 수요진작의 필요성 여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선거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지경학적(Geoeconomic) 영향

의 불확실성이다. 2024년은 세계적으로 선거가 유난히 많은 해이다. 우리나라를 포

함해 미국, 인도, 대만, 영국, EU 등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정치지형을 판가름할 선

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 및 각국의 경제정책이 크게 바뀌고 

세계 공급망과 무역 기조, 나아가 세계 교역량 등에 대한 지경학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24년 세계 경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는 가운데 세계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에 예상한 성

장경로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정책에 수반되는 생

산 감소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순조롭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를 구분해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적으로는 물가안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화정책8)과 재정정책9) 

조합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활동참

여 제고 등 공급측 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상이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공

급망 차질, 주요국 선거 결과 등에 따른 충격이나 대외적 금융 불안 요인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련된 비상계획을 촘촘히 수립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맺으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순조롭게 복귀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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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의	리스크	현황	및	대응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	회복	동향과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



국내	가계부채의	

리스크	현황	및	대응	방안

국내�가계부채는�경제�규모�대비�과도한�총량�수준(Level)과�높은�변동금리대출�비중�등

부채의�질(Quality)적�측면에서�주요국들에�비해�열위에�있다.�

따라서�대출총량의�안정적�관리와�함께�상환능력�중심의�대출관행�정착,�민간�금융기관�자체의�

장기·고정금리대출상품�등�가계부채의�질적�구조�개선�노력에�중점을�두어야�한다.

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현안 진단 3332



국내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급증했다. 그 배후에는 장기간의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저금리와 주택을 비롯해 

자산 가격 상승이 있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시작

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1년여 정도의 조정기를 거쳤지만, 2023년 2분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말 1,616.9조원에서 2023년

말 1,627.0조원으로 2023년 연간 10.1조원 증가했다. 2022년 8.8조원 감소했다가 다

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지만 2020년과 2021년 중 연간 112.3조원과 107.5조원씩 각

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본격적인 증가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105.4%)과 2022년(104.5%)보다 상당폭 낮아져 

작년에는 100.8%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향후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1)

가 있겠지만 그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비율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는 점과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

전하다고 할 수 있다.

※  본 고는 저자 신용상(2023.10.24.)의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금융연구원 브리프 논단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4년 국내 가계대출이 내수 회복세 둔화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반영해 증가 폭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생아특례대출 및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50조원 규모의 공적모기지 공급이 이를 보완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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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와 관련된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부채 규모(Size)이고, 두 번째는 증가 속도(Velocity)이며, 세 

번째는 부채의 질(Quality)과 관련된 것이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시기를 지나

면서 규모와 속도 측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를 

상회하는 가계빚 수준2)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위축

시키고, 나아가 구조적인 내수 둔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적 측면은 더욱 우려된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가

계대출 비중이 여전히 크고, 금리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70%를 상회하

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응 방향은 첫째 이러한 가계부채 취약 요인들이 민간소비 등 경제 

전반의 활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차주의 상환능력 및 거시건전

성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 중

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정책당국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가

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범위 내 대

출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부채 증

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하향 안정화하겠

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가계부채 관련 정책 대응에 더해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담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통해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더해 당분간 

가계부채를 명목 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은 추가적인 내수 둔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2024년 중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되고는 있지만 수출 중심의 회

복일 가능성이 높고, 내수 부문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계와 내수기

업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냉랭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경기 보완 차

원의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신인도 유지 

2)  IMF와 한국은행은 수차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정도를 상회하게 되면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내수확대 효과를 상회하게 되면서 민간 소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가계대출 관리 

방향은 대출총량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DSR 제도 내실화를 

통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거시건전성	차원의	

추가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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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금융연구원 추정치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기 하강의 충격이 경제 주체

별로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 차주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별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로 정책금융지원 강화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상관관계는 0.833))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는 이에 대한 정책조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금융기관 자율

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또는 연령)별 기대소득 흐름에 기초한 대출 만기구조 설정 

방식을 정책당국의 규제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DSR 

산정의 예외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차주별 DSR 산

정에 있어 예외 항목(1억원 이하 대출차주의 대출, 중도금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빠져있는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약 7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

게 높은 수준인 데다, DSR 적용의 회피 및 우회경로로 활용되는 등 풍선효과의 유발 

수단으로도 작동하고 있어 DSR 제도의 본래 의미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

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DSR 산정의 예외 대출항목 범위를 축소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금을 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 DSR 산정에는 전세대출의 상환이자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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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임대인) DSR 산정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 대출

원금을 포함(현재는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주담대 LTV 산정에만 반영)시키는 방안

을 고려4)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대출 차입 임차인을 배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이 아닌 보증금 자체를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차주가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반영

할 수 있도록 DSR 상환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와 대출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DSR 산정 방식에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

동 위험이 반영되지 않는 등 대출상품별 리스크 적용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DSR 상환원리금 산정 시 변동금리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Stress 

DSR 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금융거래 주체에게 직접 부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만기와 대출 만기의 매칭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최장기 자금조달 수단이 5년 만기 은행채뿐이어서 정책모기지

를 제외한 민간 공급의 고정금리대출은 대부분 5년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로 

4)  전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임차인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대출의 80% 
이상이 공적 또는 민간의 보증을 끼고 있어 보증 이외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차주의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전세보증금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임대인 부채가 분명하므로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임대인의 LTV 산정에는 반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일관성 차원에서 임대인의 LTV와 DSR 
산정에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금융기관 자체의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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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혼합형(5년+α)대출이다. 20년 또는 30년 이상의 순수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와 

같은 다양한 만기의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커버드본드

는 ‘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 ‘자산의 부내 유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저당

증권(MBS)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낮고, 저금리 발행이 가능하며, 담보자산의 교체·추

가가 가능해 장기간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다. 이러한 이점

을 활용해 민간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면 순수고정금

리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주의 위험을 크게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대내외 여건상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

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당분간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및 위험자산 매입이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마켓 워

닝(Market Warn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계 차주들도 과도한 부

채 동원을 통한 투자의 위험에 대해 정확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더불어 서민·실수

요자들과 취약차주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시장 접근이 크게 제한되지 않도

록 별도의 유연한 대출규제 적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민·실수요자 및 

취약차주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공급채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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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	회복	동향과	전망

코로나�팬데믹�이후�전�세계의�관광산업은�큰�변화를�맞이했다.�

관광산업의�국내외�동향과�전망을�비롯해�우리나라�관광�회복을�위한�다방면의�대응체계,�

여행�트렌드의�변화에�대해서�자세하게�알아본다.

글. 김윤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현안 진단 3938



우리나라 관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성장세에 있다.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지

표인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19년 1,750만명을 

웃돌면서 관광산업은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는 장장 3년에 걸쳐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산

업 성장을 퇴보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메르스, 조

류독감 등 전염병 발생 시 보였던 관광시장 동향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

어,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약 6.8% 감소했으나, 이듬해 약 30%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듯이 전염병에 따른 관광 수요는 일시적 감소 이후에 곧바로 반

등한다는 게 경험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역대급’ 충격을 가

져다주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97만명을 기록해 1988년 수준으로 급감

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명 아래로 집계된 것은 한국 관광통계 작성 이

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민 해외여행객, 관광

수입, 관광사업체 매출액 등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현재 

모든 관광통계는 2019년의 수치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모든 수치는 아직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관광 영향 보고서1)에 따르

면, 관광 수입은 2022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3년간(2020~2022년) 총

손실액은 약 2조 6,000억 달러로 2019년 관광 수입의 1.5배에 달한다. 2022년 관광산

업 직접 GDP2) 기여율을 적용한 세계 GDP에 대한 관광 기여는 2조 5,000억 달러이

며 2019년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다. 세계 관광객 수는 2019년 14억 6,400만명에

1)  UNWTO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제관광의 영향을 분석한 「국제관광 하이라이트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20-2022)」 보고서를 2023년 9월에 발표했다.

2) TDGDP: Tourism Direct Gross Domestic Product

관광산업에		

역대급	충격을	

가져다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과	

국내외	관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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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제관광객 수 2019년 동기 대비 

2023년 증감률

2019 2020 2021 2022 1~9월

세계 1,464.0 407.0 458.0 965.0 -13.1

유럽 742.1 239.7 301.1 595.8 -5.9

아시아·태평양 360.1 59.1 24.6 95.4 -37.6

-동북아시아 170.3 20.3 10.9 19.2 -49.5

-동남아시아 138.6 25.5 3.0 41.7 -31.3

-오세아니아 17.5 3.6 0.8 6.8 -27.8

-남아시아 33.8 9.8 10.0 27.7 -5.3

미주 219.3 69.6 81.9 156.5 -11.6

아프리카 69.1 18.7 19.6 48.4 -8.0

중동 73.0 19.8 30.9 69.4 19.7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12.), 「국제관광동향」 2023년 제10호에서 재인용
자료  UNWTO (2023.11.),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ume 21 Issue 4.

국제관광객 동향 (단위: 백만명, %) 표 1

서, 2020년 4억 700만명, 2021년 4억 5,80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9억 6,500만

명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9년 대비 66%의 수준이다. 2023년 들어 세

계 관광객 수는 회복세가 완연하다. 2023년 1~3분기 세계 관광객 수는 약 9억 7,500

만명으로 추정돼 2019년 동기 대비 약 8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동향도 국제 관광동향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5년 602만명에서 2019년 1,750만명까지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97

만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320만명, 2023년 11월까지 누적 관광객 999만 5,000명

을 기록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2023년 누적 관광객 천만명 회복은 기정사실로 여

기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1월까지 동기 대비 약 63.3% 수준까지 회복했고, 월

별 증감률은 2023년 1~2월에 2019년 대비 40% 수준을 보이다가, 9월 이후부터는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회복했다.

코로나19는 국민 해외여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5년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2,871만명까지 증가해 총인구 대비 55.5% 수준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122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2년 655만명, 2023년 11월 누적치는 2,030만명으로 

2019년 대비 77% 수준으로 회복했다. 월별 증감률을 보면 2023년 1~3월에는 2019

년 동기 대비 65% 수준을 유지했으나, 9월 이후에는 2019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이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 해외여행

객이 공통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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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민 해외여행객

2021 2022 2023 ’23/ ’19 2021 2022 2023 ’23/ ’19

1월 58 82 434 -60.7 86 147 1,782 -38.8

2월 66 100 479 -60.1 68 113 1,725 -34.1

3월 75 97 801 -47.9 74 146 1,472 -36.9

4월 70 128 889 -45.6 71 215 1,497 -33.4

5월 74 176 867 -41.6 75 316 1,683 -29.9

6월 77 228 961 -34.9 79 413 1,772 -29.0

7월 83 264 1,032 -28.7 102 674 2,154 -18.5

8월 97 311 1,089 -31.3 138 702 2,093 -13.8

9월 90 338 1,098 -24.8 117 620 2,017 -1.6

10월 92 476 1,230 -25.7 124 773 2,043 -5.2

11월 94 460 1,115 -23.4 148 1,041 2,062 -1.3

12월 90 539 - - 139 1,393 - -

누계 967 3,198 9,995 -37.7 1,223 6,554 20,300 -23.0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출입국통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객 동향 (단위: 천명, %)표 2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 회복시점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2023.9.),3) 전문가의 

58%가 2024년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는 2024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37%이고,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

가도 21%나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전염병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전망	

3) UNWTO(2023.9.), World Tourism Ba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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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전염병 감염에 대한 여행 위험도 인식그림 1 (Base: 전체, 단위: %)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22년 2분기

’22년 3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위험도 낮음: 25.3% 위험도 높음: 25.8%

4.0 21.3 48.9 23.6 2.2

위험도 낮음: 38.7% 위험도 높음: 19.8%

9.7 29.0 41.5 16.5 3.3

위험도 낮음: 36.5%
(▼2.2%p)

위험도 높음: 20.4% 
(▲0.6%p)

9.0 27.5 43.0 17.4  3.0

위험도 높음: 41.0%위험도 낮음: 16.7%

14.6 42.3 36.4 4.5 2.1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12.)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 행태조사

한국	관광		

경쟁력을	위한	

대응체계	

보임에 따라 국제관광객 양적 회복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더딘 특징을 보

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시점을 2024년으로 전망하는 시나

리오가 지배적이다.

한편 2023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내국인 여행행태조사 결과, 코

로나19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 감염에 대한 여행 위험도 인식은 2022년 3분기 위

험도가 낮다는 인식이 25.3%에서, 2023년 3분기 36.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면서 관광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관광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

터 관광활동은 빠르게 회복했고, 정부는 양적 회복에 맞춰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

한 대응체계를 갖춰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K‒컬처에 대한 호감

을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

하고, 정부의 장단기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며,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를 통해 기본계획의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 특히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

의(2023.12.8.)에서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 관광 경쟁력

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제시했다. 첫째, 뷰티·음악·패션·한식에 이르기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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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것’이 대세(영국 <The Times>, 2021.10.)라고 인식하듯 영역별 트렌드를 선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편리성이다.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시 지하철 조

사에서 서울 지하철이 1위를 차지(런던 <에센셜리빙> 조사, 2023.7.)했고, 한국은 소

셜 네트워킹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프랑스 <Le Monde>, 2023.11.)로 인정받고 있

다. 셋째, 안전 경쟁력이다. 코로나19 이후 안전은 관광 목적지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 여행객을 위한 안전 여행 목적지 ‘Top 10’에 한국이 포

함(영국 <Reader’s Digest>, 2023.11.)됐고, 여성과 밀레니얼 세대는 아이슬란드(1위)에 

이어 한국, 태국을 가장 안전한 여행 목적지로 꼽았다(미국 <CNBC Travel>, 2022.4.). 

넷째, 맛있는 음식이다. 케이팝, K-드라마를 보고 들으며 자란 젊은 세대들은 이제 떡

볶이, 김밥, 비빔밥, 핫도그 등을 잘 알고 있다(프랑스 <Le Monde>, 2023.11.). 

이러한 관광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포럼(WEF)에서 발표

(2022.5.24.)한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관광발전지수

(TTDI: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에서 전체 117개국 중 15위(2019년 19

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

화에 대응력을 키웠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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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광 위기는 관광시장의 양적 충격을 초래했다면, 코로나19는 관광시장에서 관

광객 감소와 더불어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비대면 사회

의 부상, 소비트렌드의 변화, 불확실성의 증대, 위험 및 위기 발생의 일상화 등은 관

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관광산업과 관광행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 비용, 시간 

등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위기 대응을 중시한다. 따라서 근거

리 여행, 소규모 개별관광 행태, 비대면화, 자연관광지 등의 선호가 뚜렷해졌다. 관광

의 양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적 변화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필자는 관광 시스템을 고려해 3가지 영역에서 변화와 전망을 정리하

고, 이러한 질적 변화에 대응한 관광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관광객 변화이다. 관광객 변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일상과 구분 짓는 

관광에서 이제 관광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객이 수요자의 위치에서 앞

으로는 프로슈머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①사람들이 많이 붐비

는 장소를 회피하게 만들었고, ②실내보다는 실외를, ③신기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④관광객의 요구가 개성화되면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관

광활동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변화 요인들은 관광 목적지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려

는 경향성을 확산시켰다. 일명 한달 살기(또는 생활관광)로 대표되는 관광 활동은 관

광객과 현지인의 생활양식을 비롯한 문화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관광 소비 

주체였던 관광객이 생산과 소비를 병행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과거 기업과 지자체

가 관광지를 조성하면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관광이 활성화됐다면, 앞으로는 관광객

이 숨어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되

는 시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MZ 세대가 있고, 이들은 앞으로 국내 관광의 핵심

소비 계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관광지의 변화이다. 관광객 변화와 마찬가지로 관광자원과 일상생활 공간

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광지도 변화하고 있다. 역사문화 관광지, 자연 관광지를 

전형적인 관광지의 모델이라고 할 때 관광지의 개념·대상·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 확장되고 있다. 한달살기, 생활관광 등처럼 지역주민 생활공간이 관광지가 되는 

관광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인 지역 기반시설이 관광자원이 되고, 기반시설을 아

우르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종합해 보면 관광지가 과거 점적 

자원에서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면적 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특정 관광시설

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딩이 중요해

지는 이유다.

양적	확장보다		

질적	성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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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술의 변화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화, 비대

면화 현상은 관광산업에도 다양한 기술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플랫폼 중심으로 

관광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어 관광산업 혁신을 이끄는 미래 유망관광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앞으로 기술 변화를 주도할 10대 유망관광 기술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4) ①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생성형 관광AI 기술, ②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디

지털 큐레이션 기술, ③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 ④지능형 관광이동 연계 서비스, 

⑤관광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인화 ·로보틱스 기술, ⑥관광객 거래 효율화를 위한 혁

신 결제 기술, ⑦관광객 실감 경험을 확대하는 인터랙티브 기술, ⑧관광경영 고도화

를 위한 지능형 운영 플랫폼 기술, ⑨관광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⑩

실시간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 환경 예측 분석 정밀 기술 등이다. 유망관광 기술이 

앞으로 관광의 확산과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관광산업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파괴력이 컸지만, 정부와 지자체

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과 관광기업 간 협력 및 기술개발, 수요지향적 관광활성화, 지

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모든 역

량을 다해야 한다.  

4)  정광민, 한희정, 박준희, ‘관광산업 혁신을 이끄는 10대 미래 유망관광 기술’,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4544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

초고령사회를�위한�준비는�전기�노인과�후기�노인을�구분해�이루어져야�한다.��

전기�노인을�위해서는�활동과�일할�수�있는�환경조성과�디지털�리터러시를

높여주는�것이�필요하며,�후기�노인을�위해서는�외로움과�고립에�대한��

대응�방안과�돌봄�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글.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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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됐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명 가량되니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서울시 인구만큼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게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제 노인 1,000만 시대와 함께 초고령사회는 우

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또한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50%까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우

리가 점검해야 할 일은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사

회적이나 개인적으로도 초고령사회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또 눈앞

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자.

노인이 대다수의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이 어

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가에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노인들의 

현실은 밝고 행복한 노후보다는 어렵고 힘든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율 1위가 대표적인 부정적 노후를 말해주고 있

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이러한 부정적 노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밝고 

행복한 노후가 가능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접근은 젊

고 건강한 전기 노인과 노년기 쇠약 정도가 높은 후기 노인으로 구분해 이뤄질 필요

가 있다. 특히 전자의 노인집단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노인들이 많으며, 후자의 노인집단에는 사회에

서 돌봄을 제공해 줘야 할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 노인들을 위해 해

야 할 사회적 역할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구

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후자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을 위해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령이라

는 장벽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즉 나이가 사회참여에 장벽이 되

지 않는 사회구조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를 ‘연령통합적 사

회’라고 명명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노인이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가 연령

통합적 사회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접근은 우리 사회를 위한 매우 중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두 가지 내용 중

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주어

야 한다. 현재의 사회제도는 노인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사회로부터 은퇴해 더 이

긍정적		

노후를	위한	연령		

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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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가 

노년의 특성으로 규정됐다. 그런데 활동적인 노인들이 할 일이 없거나 할 역할을 주

지 않아 ‘무위’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 활동적

인 노인들이 생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낮아진 생산성을 보

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노인이라

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젊다.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를 비교해 

보면 현재의 65세가 신체적으로 약 10~15년 정도는 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 노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년이라는 사회적 제도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자기가 일하던 주된 직장에서 50세 

정도에 퇴직하게 되고, 이후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몇 개의 직장을 전전하다 결

국 은퇴한다고 한다. 이후 다른 일을 구해 보려고 해도 나이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

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노인의 능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년제도를 철폐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제도도 궁

극적으로는 나이에 의한 은퇴를 규정하는 정년제를 철폐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

적인 노인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

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노인들의 경우 주 52시간 같이 틀에 

짜인 노동시간보다는 좀 더 유연한 근로환경을 원한다. 체력과 능력이 가능한 시간

만큼 일하고,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급여 측면에

서도 능력과 직무에 따른 급여제도를 시행해야 연공급(年功給)으로 인한 젊은이들과

우리 사회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정년제를 

철폐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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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본인이 원하는 만

큼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 개인도 인생 2모

작을 생각해 건강한 만큼 일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워 고용상황에서

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30년 전에 배웠던 것을 50

세가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둘째, 모바일 앱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연령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은 디지털 이용과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최근 키오스크의 

등장이나 카카오 택시, 심지어 똑닥과 같은 병원 줄서기 애플리케이션(앱) 같은 것들

이 등장하면서 노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몰라 식사 주문을 못 하고 밥을 굶는

가 하면,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수 없어 아픈 다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똑

닥과 같은 병원 줄서기 앱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예약을 못해 건강이 침해당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점포 수를 

줄이는 바람에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노인들의 고충이 더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필수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이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노인들만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노인

의 디지털 사용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노인들같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사용능력이 우수한 전기 노인보다는 디지

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이용이 쉽지 않은 후기 고령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새로 노년층에 진입한 세대가 후기 노인이 될 때 그 필요도가 떨

어지겠지만, 현재의 후기 노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오프라인 병행 서비스가 필요

하다. 이러한 환경을 연령친화적 디지털 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장

벽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를 배려한 환경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못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할 수

도 없는 시대적 흐름이니 개인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인들의 가정에 AI 스피커와 같은 디지털 제품들이 보급되면서 디지

털 이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젊은 

층에서 노인들을 보조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세

대통합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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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의미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Aging in Place)’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됐지만,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은 튼

튼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후기 노인이 급증하고, 노인들의 기대수

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

자 한다. 

첫째, 돌봄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먼저 고립과 외로움에 관한 대응 방안부터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외

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 중 가

장 문제가 심각한 계층이 노년층이다. 노년층의 특성상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오

래 남게 되는 경우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과거 

대가족 시대와는 달리 핵가족 시대, 혹은 1인 가구 시대에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이

야기할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

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정책은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새로운 행정체계 설립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

해 위험집단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정

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외로움과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데 은퇴 전부터 은퇴 후까지 대비한 

관계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공식적 인간관계를 떠나 은퇴 후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만들고, 함께 노년기를 보낼 친구들을 만들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

라는 OECD 국가 중 고립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과거의 공동체성을 찾아보기 어려

운 나라가 됐다. 공동체성을 다시 복원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외롭고 고립되지 않

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초고령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

역사회에 존재하는 노인복지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들과 노인들이 네

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어울

릴 수 있는 지역사회 장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도서관이나 공유주방 같은 지역

사회의 시설 중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이들이 자연스

노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의		

실질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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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공간이 조성되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후기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노년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지만, 실

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돌

봄 정책은 장기요양제도,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라고 불리는 노인통

합돌봄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최근에는 노인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의료와 

돌봄 통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

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특

히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요양 시스템의 통제

를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후기 노인들

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기 위해 통합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 각각의 제도 간 중복을 피하고, 정말 도움받아야 할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은 인

프라 확충과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을 돌보는 가정

에는 여전히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돌봄·의료의 연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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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추계

통계청은 2023년 12월에 2072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2022

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

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것이다.1)

총인구의 결정요인은 출생, 사망 그리고 국제 이동이다. 총인구는 현재인구에서 출

생자 수를 더하고, 사망자 수를 제외한 다음 국외 순유입 인구를 더해 산출된다. 우

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에 정점(5,184만명)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21

년부터는 음(-)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통계청은 2054년부터 인구 감

소율이 연 1% 이상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총인구수는 2025년 이후 10년 

간 연평균 0.16% 감소하며, 2072년에는 정점 대비 70% 수준인 3,62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글. 고준혁  전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그림 1 (단위: 만명, %)

주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중위)를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총인구 인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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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이다. 국제연합

(UN)에 따르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2)이 2.1명 이상으로 유지

돼야 한다.3)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이면 저출산 국가로 보며, 1.3명 이하일 때에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NABOSTATS는 인구·사회통계에서 출생아 수와 합계출

산율을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2)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3)  합계출산율 2.1명을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 Level)이라고 하며, 부모 세대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가 부모 2명과 예비적 출산 0.1명을 더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2017.

5554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그림 2 (단위: 명, %)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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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BOSTATS - 인구·사회통계 - 인구 –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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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는 100만명에 달했으나,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미만 수준까지 내려와 2022년 0.78명

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출생아 수는 24.9만명(잠정)으로 1970년의 

1/4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	전략」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11월 7일, 국가적 현안 과제인 인구 위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 .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 전략」을 발간했는데, 본 보고

서는 인구구조의 중장기 변화로 인한 경제·재정의 영향을 전망하고, 인구위기에 대응

한 정부 정책(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 양성)을 분석·평가해 효과

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2·3분기와 같이 0.7명 수준으로 2040

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총인구수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 부

문과 경제성장 및 건전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고위) 중위 저위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경제성장률그림 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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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은 지속 하락해 2040년대부터는 

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 192.6%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또한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이민, 첨단기술 육성, 인

재양성 등 정책별로 추진체계 및 성과 등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

했다. 

첫째, 저출산 대응 정책은 지속적인 대응정책 추진 및 예산 확대(2006년 2.1조원

→ 2023년 48.2조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2023년 2/4분기 0.70명)이 반등하지 

못한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자녀교육 및 돌봄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확장적 이민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출입

국·외국인력·다문화가족·사회통합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인력 

정착을 위한 비자 요건 완화, 고용허가제 제도(사업장변경 및 가족초청) 개선, 미래

인재로서의 유학생 유입·관리 강화, 이민정책의 국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

술 육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인공지능·우주개발·로봇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민간 주도

의 민관협력체계로 집중 육성하고, 도심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혁신주체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넷째,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

도 둔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

양성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고급 외국인력 유입,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낮은 국가인재경쟁력(세계인재경

쟁력지수 OECD 국가 중 23~25위권)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경제전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

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통계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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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협악의�구체적인�이행방안을�논의하기�위해�1995년�독일�

베를린을�시작으로�2020년을�제외한�매해�국제회의(COP)를�개최하고�있다.�

COP28이�유난히�큰�관심�속에�개최된�이유는�파리협정에�근거한�전지구적�이행점검(GST)

결과가�최초로�논의되었기�때문이다.�당사국들은�전체�196항에�달하는�GST�결정문을

「UAE�컨센서스」로�채택해�1.5℃�지구�평균온도�상승억제목표�달성을�위한�2050년�탄소중립

이행의�중요성을�재확인했고,�파리협정의�목표�달성에�필요한�구체적�이행방향을�제시했다.

글 김민혁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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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12월 13일(수)까지 14일 동

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

최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

ment, 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된 것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작

성 및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유럽연합을 포함해 198개 국가가 UNFCCC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당사국은 선진국에 해당하

는 부속서Ⅰ(AnnexⅠ) 국가 및 부속서Ⅱ(AnnexⅡ) 국가, 개

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비(非)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

로 분류되며, 당사국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협약 체결 당시부터 비부속서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COP28은 198개 당사국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

모를 기록했다. 한국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수석대표)

과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수석부대표)를 비롯

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이 참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진익 경제분석

국장과 김민혁 경제분석관이 12월 2일(일)부터 12월  

4일(화)까지 3일간 회의에 참석했다.

COP28 주요 결과

UNFCCC 당사국들은 협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1995년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2020년을 

제외한 매해 국제회의(COP)를 개최하고 있다. COP28

이 유난히 큰 관심 속에 개최된 이유는 파리협정 제

14조에 근거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1) 결과가 COP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기 때문

이다. 당사국들은 전체 196항에 달하는 GST 결정문

을 「UAE 컨센서스」로 채택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제1차 결정문에서는 

1.5℃ 지구 평균온도 상승억제목표(이하 “1.5℃ 목표”)2)  

달성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고, 구체적인 이행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특히, 결정문에 적시된 구체적인 이행방향 중에서도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

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문

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의도됐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Phase-out)’는 산유국의 강력한 반대로 채

택되지 못했으나, 역사상 최초로 UNFCCC 문서에 화

석연료 사용의 감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면서 에

너지 부문에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이상 확충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이상 증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탄소의 포집·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1)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5년 단위로 실시함
2)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말함

COP28은 198개 당사국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진익 
경제분석국장과 김민혁 경제분석관이 12월 2일(일)부터 12월 4일(화)까지 
3일간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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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orage, CCUS) 등 저탄소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

기로 합의했는데, 원자력도 저탄소 기술로 명시됐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당사국들은 제1차 GST 결과를 반영해 2024

년 말에 제출할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수준에 관한 「격년 투명성 보

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준비 작업에 조

속히 착수하기로 했으며, 2025년에 제출할 것으로 

COP26에서 기 합의한 「2035년 NDC」가 1.5℃ 목표에 

부합하는 강화된 목표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1일차)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

12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양일간 세계기후행동정

상회의(World Climate Action Summit, WCAS)가 개최됐

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출장단은 2일에 이루어진 미국 

부통령 연설 등에 참석했다. COP28의 재원부문 주요 

성과는 COP27에서 채택됐던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운

용을 결정하고 총 792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 것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포함해 총 

87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했다는 것인데, 재원 공

여 선언 다수가 WCAS 기간 동안 진행된 각국의 정상

급 연설을 통해 이뤄졌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 또한 연설을 통해 「녹색기후기

금(GCF)」에 새롭게 30억 달러를 기여할 것을 약속했으

며, 미국은 국제적인 기후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의 선두 주자로서 2023년 만으로도 95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고, 2024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110억 달러 기

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야심차고 대담한 행동의 필요성과 

1.5℃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연

설을 통해 1.5℃ 목표가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전력을 제공할 것과 1.5℃ 목표

에 부합하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화석연료를 단계적

으로 퇴출시킬 것을 강력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역설했

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또한 강

조했는데, “정부는 탄소가격제를 포함해 민간 부문에 

정책 및 규제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하고, 

기업·투자자 등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

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에 새롭게 30억 
달러를 기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국제적인 기후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선두 주자로서 2023년 만으로도 
95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고, 2024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110억 달러 기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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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차) 실무협상회의

COP28은 「제18차 교토 의정서 총회(CMP18)」와  

「제5차 파리 협정 총회(CMA5)」를 겸할 뿐만 아니

라, 「제59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59)」와 

「제59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59)」도 함께 운영됐다. 

COP28, CMP18, CMA5, SBSTA59 및 SBI59의 실무

협상회의는 사전 결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세션을 구

분해 진행됐으며, 사전 조율이나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비공식 회의도 다수 개최되면서 매일 100개 이상의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국회예산정책처 출장

단은 12월 2일(일)과 3일(월) 2일간 4개의 실무협상회

의에 참석했다.

협상단 회의는 사전 공유된 보고서·합의문 등 자료

를 바탕으로 각국 대표단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별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

단에서 다수의 대안(Options)을 제시하고, 대안에 대

해 당사국 대표단이 의견을 밝히면 이를 다시 취합해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단어·문구 등 세부적인 사항

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안되는 등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는 진행보다는 합의(Consensus) 형성이 가능한 문서

를 준비하기 위한 긴 과정이었다. 각 회의는 참여 당

사국에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모두 취합·반

영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

로 진행됐다.

「실무협상회의: SBI59-8번 의제」는 「부속서Ⅰ당사국

의 보고 및 검토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회의였으며. 해

당 보고서는 ①부속서Ⅰ 당사국이 작성하는 격년 투명

성 보고서의 제출 현황 및 리뷰, ②각 당사국이 제출

한 보고서의 종합 및 편집, ③부속서Ⅰ 당사국 온실가

스 인벤토리 데이터 관련 보고에 대한 것이었다. 회의

는 의장단이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와 내용을 브리핑

한 다음 당사국 대표단이 보고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무협상회의: SBSTA59-13(a)번 의제」에서는 파리

협정 제6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파리협정 제6조

는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조항으로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의 근거가 되며, 우리나라도 국제 

감축을 통한 NDC 달성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하다. 해당 회의에서는 ①파리협정 제6.2조 및 결정2/

CMA3에 언급된 협력적 접근(Cooperative Approaches)

협상단 회의는 사전 공유된 
보고서·합의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대표단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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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위한 지침 설정, ②파리협정 제6.4조에서 

수립되고 결정3/CMA3에서 언급된 메커니즘 사업과 

관련한 규칙, 방식 및 절차의 설정, ③파리협정 제6.8

조와 결정4/CMA3에서 언급된 비시장적 접근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아쉽

게도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은 당사국 간 의견

차이로 합의되지 못했으며, 2024년에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그 밖에 「실무협상회의: SBI59-8번 의제 및 SBSTA59-5

번 의제」에서는 GST 결과문 작성과 관련한 사항이 논

의됐으며, 사전에 공유된 문건을 바탕으로 의장단이 준

비한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실무협상회의: CMA5-10(e)번 의제 및 COP28-

8(a)번 의제」는 기후금융의 재원 목표를 논의하는 자

리였으나 참관단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준비된 자료의 

완성도가 낮아 각국이 보완의견을 제시하면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3일차)  한국홍보관 세미나: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COP28이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 시티의 40여 개 파빌

리온에 당사국 대표단 사무실을 비롯해 전시 및 부대

행사가 이루어지는 국가별 공간이 제공됐다. 한국은 

4~5개의 전시가 가능한 공간과 20명 내외 인원이 수

용 가능한 세미나실로 구성된 한국홍보관을 운영했으

며, 공공기관·기업 등의 다양한 전시와 세미나 등 부

대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12월 4일(화)

에 한국홍보관에서 진행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

합정보센터(GIR) 주관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했다. 세미나는 김

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

사를 시작으로 4개의 발제 이후 패널토론이 이루어지

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상협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기술 붐은 약 20년 

전 닷컴 붐의 10~100배에 이르는 혁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10년이 일생일대의 위기이자 기회

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더 빠르고 확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기반 탄

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선

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한국이 규제기반 탄소시

장(K-ETS)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인 만큼 탄소

가격 정상화 등을 통해 탄소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홍보관,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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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 국장은 「ESG와 탄소시장」 발제를 통해 “탄소

시장 활성화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과제”라며, 규제기반 탄소시장이 가지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ESG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

다. 진 국장은 “탄소시장에 ESG 투자자가 유입될 경

우 보조시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탄소 가격이 형성되도록 기여함으로써 다

시금 새로운 투자자의 시장 유입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에 ESG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탄소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잠금 효과(Lock-in Effect) 극

복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GIR 김문정 연구원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 

체계」를 소개하면서, 배출량 통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

해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5기(2027년 1기, 

2028년 4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오규원 국장은 

「탄소시장의 규제적 불확실성」 발제를 통해 MIGA는 

탄소시장의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환경보호기금 리

우 홍밍 탄소시장국장의 「중국의 탄소 시장」 발제에서

는 중국이 2023년 10월 재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CCER) 인증 체계가 소개됐다.

마치며             

한국은 이제 두 개의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첫 번

째로, 2024년 제출해야 하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NDC 이행 상황을 공개하는 자료라

는 점에서 준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 

이행 수준이 공개되면 한국의 감축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 NDC」에서 ‘2018

년 대비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

표를 제시했으며, 2025년 제출하게 될 「2035년 NDC」

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향상된 목표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면

서도 기존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부단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업 구조 전환을 위

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의무적 행동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EU의 「탄

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을 통해 이미 경제적 위기 요인으로 확장됐

다. 종래 전환에 부정적이었던 다배출 산업의 관계자

들마저도 COP28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환경 분야만의 문제가 아

니며, 경제·산업·외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과 민

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

가 됐다.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비롯한 경제전망 관련 전문성과 한국의 경제·

산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익 국장은 「ESG와 탄소시장」 발제를 통해 규제기반 탄소시장이 가지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ESG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6362



NABO 분석보고서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2023년 11월 17일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3년 12월 27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024년  1월 12일

NABO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Focus 제65호]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2023년 11월 17일
[NABO Focus 제66호]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2023년 11월 20일

[NABO Focus 제67호]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2023년 11월 21일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2023년 12월 20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2023년 Vol.4 제25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3년 12월 21일

NABO 경제동향 제40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023년 12월 22일

NABO 재정동향 & 이슈(2023년 Vol.2 제23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2023년 12월 26일

[NABO Focus 제68호]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023년 12월 26일

[NABO Focus 제69호]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023년 12월 27일

[NABO Focus 제70호] COP28 논의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 경로 점검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2024년 2월  5일

※ 발간된 보고서는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와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BO 
발간보고서 

소개

6564WORK & REPORT NABO 발간보고서 소개



									

최근 학령인구 감소, 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 지형의 변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

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

으로 증가했으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평균 

대비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국제경쟁력 등 고등교육의 질

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

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둘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대상·지원단가 확대로 대학생 가

구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

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소요를 재검토하고 중장기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나, 2012년 이후 지속된 

등록금 규제와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대학 육성 사업 및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평가 체

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

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했으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성과

평가 인센티브 배분 시 교육여건,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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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569건

의 안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 20일 지방세 관련 법률 5

건, 21일 국세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정기회 심사대상 안건 중 혼인 증여재

산 공제의 신설, 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혼인 증

여재산 공제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

정됐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

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을 120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이 외에 자녀장려

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추

가로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된 안건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

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됐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

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11월 30일) 내 

종합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12월 21일 본회

의에서 의결됐다. 

2024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조원이 감액되고 4.5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안 656.9조원 대비 2,332억원 감액된 656.6조원으로 확정됐다.

본 보고서는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과 2024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회 심의결과 증감규모가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가 다른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등 

증 .감액 사업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부처별.세

부 사업별로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를 

연계해 볼 수 있게 정리했다.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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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정기간행물

I.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

부 방침과 국회의입법 동향을 고려해 제도 변경 시나리오를 추계한 결과 ①추

가 산입되는 가입기간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2045년부터 2093년까지 연

평균 2.1~8.0조원(2023 불변가격), ②지원 시점을 출산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2045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1.1~2.5조원(경상가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

며, 향후 소요 비용의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수준 등

을 고려해 적정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주요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로 ‘2023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

망’,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

법 동향 및 재정전망’,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등

을 소개하고 관련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Ⅱ. 조세동향 및 이슈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기업 부문 R&D 투자에 대한 조

세지원 규모와 조세지원 후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 수준은 각각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민간R&D 지원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속 감가상각,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대규모 R&D프로젝트에 대한 한시적 조

세면제 등 정부 지원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주요 조세동향 및 이슈로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국세감면율 한도

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수록했다.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5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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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대외 부분이 개선되

고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

진한 모습이다. 

지난 10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해 소매판매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전월 대

비 3.2% 감소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2로 전월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 38.0억 달러 흑자였으며 4개월 연속 흑자이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돼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

승했지만, 내수 부진 속에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했는데, 전산

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 전월 대비로는 1.6% 감소했다. 제조업 생

산은 반도체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

하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11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월(34.6만명)보

다 증가폭이 감소한 27.7만명이었다. 계절조정 실업률(2.8%)은 전월 대비 증가

했으며, 고용률(63.1%)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11월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

율」, 주요국  「국채금리」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모두 하락했다. 11월 말 국고채금리(3년)는 3.58%로 전월말 

대비 0.5%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289원으로 전월말 대비 4.72% 하락했

다. 11월말 주요국 국채금리(10년)는 미국이 4.33%로 전월말 대비 0.6%p 하락

했고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했다. 

경제 현안 : 독일의 경기침체 원인과 대응

2023년 독일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의 경기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을 확인한다. 2023년 독일의 실질 

GDP는 역성장(‒0.2~‒0.5%)이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경기침체는 2023년 만의 

문제가 아니며,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지속해서 낮은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노동시장 경

NABO	경제	동향

(제40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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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독일 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빈 

일자리율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경색됐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제한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

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6월 전문인력 이민법을 제정해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

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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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재정동향	&	이슈

(2023년	Vol.	2,	제23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I. 주요 재정지표

2023년 10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모두 78.7%이다. 2023년 10월까

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10.4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32.6조원 

개선됐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105.5조원)는 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72.1조원 증가했다.

Ⅱ. 주요 재정동향 & 이슈

주요 재정동향 & 이슈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

(D3) 발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

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병 복지 관

련 예산 현황’, ‘방위산업 수출 및 금융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저출산 극복을 위

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발표’, ‘필수의

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 추진’,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이슈’,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Ⅲ. 해외 재정동향

해외 재정동향으로는 ‘미국, 2024회계연도 잠정예산 발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전망 발표’, ‘일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선정해 재정 

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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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제12권	제4호

발간일 2023년 12월 20일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1저자	 홍우형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이상엽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년(2017~2021년) 

자료를 활용해 정부 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개선

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재정사업

의 효율성을 평가했다. 먼저 공적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

면, 최근 가계의 정부지원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집중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재분배 분

석 결과,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개

선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주요 이전지출 

사업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비해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소득

재분배 개선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의 소득재분배 비효율성은 수급 

대상의 무리한 확대에 기인했음을 의미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주요 이전지출 사업의 제도적인 재설계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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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

미시자료를	활용한	주택	

양도소득세	추계	방법	연구

제1저자	 이은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김병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제1저자	 김지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 

공동저자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최현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이용해 정부의 중소

기업에 대한 R&D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 지

원을 직접적인 R&D 자금지원과 간접적 지원(세제, 판

로, 인력, 정보)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지원의 조합별

로 정책 시행 전후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정책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PSM-DID를 사용했으며, R&D 투입, 특허, 

지식재산권, 매출, 고용을 성과변수로 했다. 실증분석 결

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R&D 투입, 특허, 지식

재산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 R&D 자금지

원만을 받은 경우는 R&D 투입, 특허, 지식재산권에 긍정

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간접적 지원만 받은 경우는 어떠

한 성과변수에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

적 R&D 자금지원과 간접적 지원을 동시에 받은 경우는 

모든 성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증가율 또

한 비교적 컸다. 기업의 최종 성과인 매출과 사회적인 성

과인 고용은 직접적 R&D 자금지원과 간접적 지원을 동

시에 받은 경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택 양도소득세수에 대한 미시적 추정 및 예

측 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개별 주택 및 지역 단위로 공변량의 계수

를 추정하는 이산 선택 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매도 확률을 산출한

다. 이때 이번 기(t)의 주택 매도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직

전 기(t-1)까지의 자료를 이용했다. 다음으로 이 확률들을 

이용해 각 주택에 대한 기대양도세액을 산출하고 지역별

로 집계한다. 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팽창

계수(Sampling Weights)를 가중치로 해 추정된 양도소

득세를 실제 규모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된 양도소득세와 실

제 양도소득세를 비교했다. 그 결과 주택 양도소득세의 

오차율은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10% 미만

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오차율 또한 최

대 약 1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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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NEWS

NABO는 지난 1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소속기관들과 함께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조의섭 국회예산정

책처장은 복잡다단한 정책현안 해결에 기여해 제21대 국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22대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

히며, ‘새로운 희망을 여는 최고의 재정·정책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회의 정책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적 현안 해법 모색’, 

‘재정·경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제22대 국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

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교육 혁신, 해외인력 유치,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및 공적연금개혁 지원에 힘쓰는 한편, 총인

구 장기전망 실시, 재정·경제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7372WORK & REPORT NABO NEWS



Vol.73
2024	첫	번째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행사	

NABO는 지난 12월 20일(수) 국회 의정관에서 설립 20주년 기

념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에세이 

공모전은 공교육 개혁, 연금개혁, 청년창업 등 경제·재정 현안에 

대한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해 마련됐다. 공모전 수상자는 지황오(대상) 김두성(최우수상), 

이지호(최우수상), 김은진(우수상), 신지윤(우수상), 정지윤(우수

상), 황영석(우수상) 7명이다.

NABO는 지난 12월 14일(목)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연례협의단과 

한국 재정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

의에는 케빈 쳉(Kevin C. Cheng) 단장을 포함한 9명의 협의단

과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

추계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여해 2023년도 예산 

운영과 2024년도 예산안, 세수 오차의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연

금개혁,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더 많은 소식은 www.nab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	20주년	기념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2023년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제2차	연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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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슈링크플레이션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

지방재정	이야기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현황과�개선과제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백성을�위한�나라를�꿈꾸던

조선�후기�최고의�실학자,�정약용



글. 양재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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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룟값	오르자	제품	크기·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세계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프랑스계 

대형 슈퍼마켓 체인 까르푸가 군기반장 역할을 자처

하고 나섰다. 지난 1월 4일부터 ‘용납할 수 없는 가격 

인상’을 이유로 매장 진열대에서 미국 펩시코 제품을 

제외했다. 정부가 아닌 유통업계가 제조업체와 전면

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까르푸의 이번 결정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

아·스페인·벨기에 점포에도 적용됐다. 해당 매장에선 

펩시·레이즈(감자칩)·도리토스·치토스·퀘이커오트 등 

펩시코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에 따르면 펩시코의 전 세계 매출 중 판매 중

단된 까르푸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5%다.

까르푸는 2023년 9월부터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

을 줄인 제품을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판매대 앞에 

‘#SHRINKFLATION(슈링크플레이션)’ 표지를 붙인 

오렌지색 알림판을 내걸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펩

시코 제품을 아예 매장 진열대에서 제외시켰다. 독일 

슈퍼마켓 체인 네토(Netto)도 제조업체가 같은 가격에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지

판을 2023년 말부터 선반에 붙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

서 제품의 크기와 중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인상 효

과를 거두는 마케팅 전략이다.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

그렌(Pippa Malmgren)이 2015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음료 캔 크기를 줄여 

교묘하게 가격을 올린 것을 빗댄 데서 유래했다.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가 전반

적·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으

로도 불린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최근 등장한 특이 현

상이 아니다. 경제난 때 주기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국내의 대표적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등장한 

‘질소 과자’다. 당시 과자 봉지에 채워 넣은 질소가 과

자의 양보다 많아서 논란이 됐다. 기업들은 과자가 부

서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

지만, 소비자들 사이에 ‘질소를 구입하면 과자를 덤으

로 준다’ ‘질소 과자 여러 개를 묶으면 한강을 건널 수 

있다’는 풍자가 나돌았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으

로선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보다 대안으로 내용물을 

축소해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익을 유지하기도 한

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같아도 크기나 

중량이 줄어듦으로써 단위 크기나 단위 중량당 가격

이 상승했으므로 제품 가격이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

다. 이처럼 슈링크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

하는 사이 가격 상승을 유발한 것이므로 ‘숨겨진 인플

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양이 달라지는 것보다 가격이 변

하는 데 더 민감하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는 이를 ‘화폐 환상(Money Illusion)’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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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이는 사람들이 화폐의 실질가치가 아닌 액

면상 명목가치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인플레

이션으로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돈을 더 벌었다고 생각한다. 기업도 이

런 소비자 성향에 맞춰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보다 슈

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 소비자 저항을 낮추려 든다. 

슈링크플레이션에서 나아가 가격과 용량은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상

품의 묶음 판매가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번들

플레이션(Bundleflation)’도 등장했다. 스킴플레이션은 

‘인색하다’라는 뜻의 ‘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글로벌 고물가 상황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지구

적 현상이다. 미국 화장지 제조업체 클리넥스는 상자 

당 뽑아 쓰는 티슈 매수를 65장에서 60장으로 줄였다. 

영국 네슬레는 네스카페 아메리카노 커피 캡슐 용량

을 100g에서 90g으로 줄였다. 

까르푸의 펩시코 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놓고 해석

이 엇갈린다. 까르푸가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쥐

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와 유통업계와 제조업체간 샅

바 싸움은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분석이 대립

한다. 까르푸의 속내가 무엇이든 이는 제품 가격을 인

상하려는 제조업체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한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

겠다는 유통업체가 늘어나면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유통업계가 제조업체와의 전쟁에 나선 유럽 국가들

과 달리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슈링크플레이션 대

응에 소극적이다. 제조사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인션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해 2023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PB 가공

식품 742개 중 44.1%가 2022년보다 값이 올랐다. 가

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는 9

건으로 조사됐다. 

2022년 조사 당시 1,200g에 8,980원으로 판매됐던 

PB 브랜드 순대 제품의 경우 양이 1,000g으로 줄었다. 

용량 대비 가격이 20% 정도 인상된 셈이다. 360g에 

6,490원이었던 또 다른 PB 브랜드 모짜렐라 치즈볼의 

용량은 336g으로 줄었다.

한국은 결국 소비자단체와 정부 당국인 공정거래위

원회가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슈링크

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9개 품목에서 37개 상

품의 용량을 축소한 것을 밝혀냈다. 유명 아몬드 제품

은 용량이 최대 20g 줄었다. 만두, 김, 소시지, 사탕 등

의 용량도 최대 18% 감소했다.

공정거래위	모니터링	강화,	

용량	변경	정보	고지	대응	방안	마련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을 막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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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제품의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

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조사 전담팀을 신

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

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

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

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두 차례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

다.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단

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

합 포털인 참가격 조사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

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관련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유통업체와 자율

협약을 맺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 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다. 올해부터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

격을 개편해 조사품목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용

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단체를 통

해 소비자원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에선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에	표지판	붙여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다. 헝가리 경제부는 오는 3월부터 기업들에 

제품 용량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

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월 8일 밝혔다. 독일 정

부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만 몰래 줄이는 행위

에 대해 ‘기만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슈링크플레이

션을 막는 행정적·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재료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선택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는 식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기업으로선 재룟값과 에너지 등 비용 

인상을 반영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이다. 그렇다고 해도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

는 것은 신뢰를 갉아먹는 기만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포장은 ‘침묵의 판매원’이란 말이 있다.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데 포장이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내

는 표현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

황에서는 포장은 ‘꼼수의 판매원’이 될 수 있다. 제품 

용량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똑똑한 소비자

가 되는 시대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돼 기업

이 투명한 가격정책을 펴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

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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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글.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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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제도 신설 이후 재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각 제도 

자체의 개선은 물론 제도 간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 긴급재정관리제도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황	및	쟁점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 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성과

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1998년 시범사업

을 거쳐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1) 다만 

2018년까지는 여기에 재정진단 부분도 가미돼 지방재

정분석·진단제도로 운영됐으나 2019년 이 부분이 지

방재정위기관리제도로 흡수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

추고 있다. 동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

태,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지표 및 보조지표를 분

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선

정한다.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

브를 지원하고, 부진단체의 경우 지표분석 결과 하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제공한다.

2023년(FY2022) 기준으로 지방재정분석 지표는 분

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재정분석 지표 체계

는 크게 평가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되며 보조지표는 

다시 분석지표와 참고지표로 나뉜다.2)

건전성 분야는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

의 건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되며, 크게 수

들어가며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된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지

방자치를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1998년 지방재정분석제도(舊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가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

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지방재정분석제

도는 낮은 수준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10년 성남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 등 예상치 못한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

응하기 위한 신규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

라 20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중간 수준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

도로 간주된다.

이후 2014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부채 

공방이 이뤄지면서 인천시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계기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재정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의해서도 

재정위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할 목적으로 2015년에 긴급재정

관리제도가 신설됐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이 세 

제도는 재정위기 징후가 나타나거나 그 수준이 차츰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재정위기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

1)  이하의 내용은 한재명·장백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기능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참조

2)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2023.6, 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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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제도 운영 체계그림 1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2023.6, 3쪽

분야 평가지표(14개)
보조지표(26개)

분석지표(12개) 참고지표(14개)

건
전
성 

수지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② 경상수지비율

• 지방비분담비율
• 현금성복지비율(신규) • 실질수지비율

채무관리
③ 관리채무비율(증감률)
④ 관리채무상환비율
⑤ 통합유동부채비율

• 관리채무부담비율
• 장래세대부담비율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공기업
관리 ⑥ 공기업부채비율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효
율
성 

수입관리 

⑦-1  자체수입비율(증감률)-지방세
⑦-2  자체수입비율(증감률)-세외수입
⑧ 지방세징수율(제고율)
⑨-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지방세
⑨-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세외수입

• 가용재원비율 •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출관리 
⑩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⑪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⑫ 자체경비비율(증감률)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업무추진비절감률
• 인건비비율(신규)

•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 일자리사업지출비율
•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계
획
성

재정계획 ⑬ 세수오차비율(개선도)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재정집행 ⑭ 이·불용액비율
• 예산집행률
• 순세계잉여금비율

• 기준인건비집행률
• 연말지출비율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2023.6, 19쪽

2023년도 재정분석 지표 체계표 1

재정
분석

정부포상(장관표창)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등 지원
우수
단체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부진
단체

지표분석 결과 하위단체 대상 
재정컨설팅 제공

재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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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실제 재정위기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3) 

2006년 일본 유바리시 재정파산, 2011년 성남시 모

라토리엄 선언 등이 동 제도 신설의 계기가 됐다. 일

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2006년 6월 누적적자 5천억

엔으로 인해 재정파산을 선언4)했고, 성남시는 2010년 

12월 12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상환해야 할 판교특별

회계 5,200억원에 대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분석제도

와 같은 사후적 제도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

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

음이 드러났다. 

지 관리, 채무(부채) 관리, 공기업 관리 지표로 세분된

다. 효율성 분야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측면에

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며, 크게 수입관

리와 지출관리 지표로 나뉜다. 계획성 분야는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로 구성되며, 크게 재정계획과 재정집행 지표로 구분

된다. 이 중 건전성 분야 지표가 자치단체 재정위기와 

긴밀히 연계된 지표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분석은 그 분석결과가 자치단체 재정 운용

에 환류되기까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사후적 재정

관리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

수·체납 관리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매년 지표개선TF를 구성해 분석지표를 

점검·개편함으로써 합리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

다. 그러나 사후적 재정관리제도인 지방재정분석만으

로는 급변하는 재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중 재정 운용 상황

을 적시에 파악해 대응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시급성

을 요하는 재정전략 수입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

3)  서정섭,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금까지와 앞으로”,  
「월간 공공정책」, 200호, 2022, 21쪽

4)  유바리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1990년 탄광폐산에 따른 취약한 경제기반 
및 인구 급감, 관광사업 실패, 주택·병원 등 민간시설 인수에 다른 비용 증가, 
삼위일체 개혁으로 인한 국고지원금 축소, 부정확한 회계처리 등을 지적할 
수 있다(이승철, “해외 지방재정위기가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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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재정법」(2011.3.8. 일부개정, 2011.9.9. 시행) 참조. 도입 당시에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으로 불렸으나, 이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로 
개칭되었다.

6)  초기에는 세입관리지표로서 지방세징수액현황이 이용되었으나 이후 
지방세징수율로 개칭되었다. 이때 지방세징수액현황은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대비 당해 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의 비율을 말한다.

7)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제55조의3 참조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재정주의단체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

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

어졌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를 가리킨다. 재정주의단

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재정위기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방의회 및 행안부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등의 

의무가 부여되며, 지방채 발행, 신규투자사업 등의 추

진이 제한되고, 건전화계획 이행 부진 시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이 같은 현실 진단을 배경

으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

됐고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됐다.5) 동 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로 관찰해 재정위

험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정분석 결

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동 

법 제55조 제3항). 이때 재정위험 수준은 위기관리지표 

6개(개별 공기업부채비율 포함 시 7개)로 대표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주의 또는 심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위험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한다.6) 행안부장관

은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

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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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위기관리지표 산정 방법 주의 기준 심각 기준 산출시점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세출및순융자-세입

통합재정규모
2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결산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

최종예산액(총계)
25% 초과
~40% 이하

40% 초과 분기

③ 채무상환비비율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액

미래4평균경상일반재원
12% 초과
~17% 이하

17% 초과 결산

세입
관리

④ 지방세징수율
해당분기말수납액

최근3년평균분기말수납액
70% 이상
~80% 미만

70% 미만 분기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비율
해당연도분기말잔고

최근3년평균분기말잔고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분기

공기업
관리

⑥ 공기업부채비율
⑦ 개별 공기업부채비율

부채
순자산

4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결산

주   공기업부채비율은 2회 입력하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모든 지방공사의 전년도 말 부채비율을 매년 4.30까지 입력하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6월말 부채비율을 10.15까지 입력함(「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4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위‘주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함

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의2 제2항 1~6호 및 제65조의3 제1항~제2항

위기관리지표 현황 및 재정진단 실시 요건표 2

기준을 크게 밑도는 20% 미만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 역시 2017년 2분기 이후 주

의기준 25%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

입된 2011년 이후 위기관리지표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변화한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반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한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등 일부 지표가 연간지표로 

돼 있고, 세금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금고

잔액비율과 같이 자치단체 의지와 무관하게 변동하는 

지표가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없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말에는 재정위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도입됐다(서정섭, 2022, 22쪽). 동 제도는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2015년 1분기 위기관리지표 점검 결과 부산·대구·

인천광역시와 태백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

다.8) 이 4개 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은 2015년 말부터, 대

구와 태백은 20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 수

준을 회복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곧 해제됐다. 

이처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자치단체 재정수

지, 채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한 재정위기 징후를 조기

에 파악해 이에 대응함으로써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

에 차단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2011년 이후 주의

8)  행정자치부, “지방체 4곳,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행정자치부  
참고자료, 2015.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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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줄어드

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

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예방 장치로 간주된

다. 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지표 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

정 기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 후 지

표 값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거나, 공무

원 인건비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되거나 또는 채무원

리금 상환이 60일 이상 불이행되는 경우에 긴급재정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이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며, 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

방채 발행, 채무 보증 등은 제한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

이다. 2011년 이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 재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그림 2

자료  행정자치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7.22., 4쪽

위기관리제도 관련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 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심각) 긴급재정관리단체

주요경비 지출불능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지연 또는 
채무원리금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긴급재정관리단체

정위기단체 지정이 이뤄진 적이 없었고, 재정력이 열

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등 일반재원이 

상당한 규모로 교부되므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 지

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서

울·경기 본청 및 경기 일부 시 지역과 같은 보통교부

세 불교부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과도

한 채무를 짊어지는 경우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아

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재정 위

기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위의 세 제도가 긴 시간 간격

을 두고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재정위기 수준별로 운

영되면서 이들 간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서정섭, 2022, 23쪽). 특히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

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재

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다. 이는 지방재

정위기관리제도에서 위기관리지표 분석을 통해 재정

위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

다. 아울러 재정분석결과를 이용한 잠재적 재정위기 

후보군 선정 등 다양한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부

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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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는 지방재정분석제

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및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세 

제도로 구성된다. 이 세 제도는 지방재정 위기 징후

를 사전에 파악·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조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각 제

도 자체의 개선은 물론 제도 간 연계성 강화 등이 필

요한 상황이다. 

우선 각 제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재정분석은 연중 재정 운

용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대응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재정전략 수입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자료를 이용해 연중 재정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치단

체 재정 운용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행안부) 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

정위기관리제도는 변화한 재정여건을 반영해 위기관

리지표 체계와 관리기준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지표에 더해 통합부채 및 우

발부채 차원의 지표도 관리하고, 인구, 재정력 등 자치

단체의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진단 실시 요건

을 세분화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긴

급재정관리제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재정력

이 우수한 자치단체에서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

기 위해 과도한 채무를 짊어짐으로써 최악의 재정위기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

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기반해 재정진단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

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재정분석 결

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

우에 대한 세부 의미 규정, 측정 방법 및 기준 등이 요

구된다. 둘째,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통해 미래 잠재적 

재정위기 후보군을 추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선별적인 위기관리지표 관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즉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최근 3~5년간 추세 분석에 

기반한 잠재적 재정위기 후보군을 추출하고, 지방재

정위기관리제도는 이 잠재적 재정위기 후보군의 분기

별 재정상태를 점검해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전년도 결

산자료 기준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현년도 위기관리지

표 분석 과정으로 직접 연계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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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꾸던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서구 세계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유럽에서 경

제성장의 가속도가 붙던 18세기, 조선은 안타깝게

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농업을 강조하고 상

업 및 공업을 경시했던 유교적 가치관은 교환에서 

오는 효율성을 포기한 셈이었으며, 국가의 통제 하

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외국과의 교역은 무

역을 통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과세제도가 문

란해지고 백성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는 한편 농

업 생산능력 마저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밝은 법, 조선이라는 속박 속에서도 

발전을 모색한 학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 후기

의 실학자들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살펴보자.

다방면으로 능통한 천재 실학자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군(현재 남양주시) 

팔당호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는 10세 때 시문집을 짓는 등 일찍부

터 학문적 소질을 보였다. 다산은 어릴 적 천연두

조선�후기의�실학자�중에서�가장�대표적�인물인

다산�정약용의�삶과�철학을�살펴보자.

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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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앓고 눈썹 근처에 흉터가 생겼는데, 동무들이 그

를 보고 눈썹이 세 개라고 놀리자 화내기는커녕 스

스로 호를 삼미(三眉)로 정했다고 한다. 이런 조숙

하고 점잖은 성격은 그가 고난 많았던 인생을 어떤 

자세로 이겨냈을지 짐작케 한다.

다산이 태어난 그해는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혀 죽은 해였다. 당파 측면에서 볼 때 정약용의 가

문은 당시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에 속했다. 15세에 

부친이 호조(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 좌랑의 벼

슬을 받으면서 정약용은 서울 남촌에 살게 되었고, 

실학자로 이름 높았던 성호 이익의 사상과 서학을 

접하게 된다. 21세에 진사과에 합격하면서 성균관에 

태학생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이때 운명적인 다산은 

정조와 첫 대면을 하게 된다. 정조는 탕평책을 펼치

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추승(왕이 부친사후에 명예

를 회복시키고 존대하는 것)을 옹호하는 남인 시파 

계열을 중용하던 상황이었다. 정조는 정약용을 퍽이

나 아껴, 대과에 합격하기 전 성균관 유생 시절 때부

터 사석에 자주 불러들였다고 한다. 

성균관에서 줄곧 1등을 차지하던 정약용은 28세

에 과거에 급제해 예문관(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 및 홍문관(문서관리 및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관직에 임명되었다. 수

원의 랜드마크가 된 화성을 축성한 것이 이맘때였

다. 정조는 수원에 계획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계획수립을 정약용에게 맡기면서 

궁중 비서인 ‘기기도설’을 하사한

다. 기기도설은 명나라 말기의 선교

사 요한 테렌츠 슈렉이 17세기 서양 

기계장치 지식을 망라해 지식

을 한문으로 번역한 도서

였다. 정약용은 

그 책에서 도

르레의 원리를 습득하고 거중기(바위를 수레에 적

재하는 도구)와 녹로(현대의 크레인)를 개발했고, 수

원성 건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남다른 선구안과 끊임없는 노력

정약용은 건축술뿐만 아니라 인력 사용에서도 운용

의 묘가 돋보이는데, 건축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품

삯을 정액제 대신 작업량을 기반으로 계산해 지급

한 것이다. 현대 인사관리이론의 성과급제에 해당하

는 셈인데, 근로자의 유인 구조와 근로 동기를 정확

히 파악한 셈이다.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34세에 정약용은 암행어사

로 임명되어 경기도 지역의 민정을 살폈고, 경기도 

관찰사인 서용보의 비리를 고발해 파면시키기도 했

다. 이후로도 승정원(왕의 직속 비서기관) 동부승지

를 거쳐 병조(오늘날의 국방부) 참의에 임명되어 정

조의 측근으로써 총애를 받았지만, 그의 벼슬생활이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남인 시파와 대립각

을 세우던 벽파는 정약용을 견제하기 위해 그가 천

주교 신자라는 점을 공격해왔고, 정조는 어쩔 수 없

이 그를 황해도 등 한직으로 좌천하고 다시 불러들

이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1800년 정조가 49세로 갑

작스럽게 사망하자, 정약용의 12년간의 관직생활도 

종결된다. 설상가상으로 큰형의 사위였던 황사영의 

백서사건(중국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에서의 천주교 

박해를 고발하고 조선의 천주교 수용

을 위해 무력시위 등을 제안하는 밀

서가 적발된 사건)이 터지면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8년간 귀양 생활을 하게 된다. 

귀양지에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다산은 학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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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활동에 매진한다. 그의 경제관을 담은 「경세유

표」와 「목민심서」의 저술도 이 기간에 이뤄졌다. 조

정에서 정약용을 복권시키려는 논의가 수차례 제기

됐으나, 과거 악연이 있었던 서용보가 영의정 직위

에서 그의 석방을 막았기 때문에 유배 생활은 장기

간 계속됐다.

강진에서 다산은 민초들의 생활과 어려움을 접하

게 된다. 그가 1803년에 쓴 ‘애절양’이라는 시에는 

당시 가혹했던 군역에 대한 묘사가 있다. 어떤 부부

가 사내아이를 낳자, 관가에서 남편 외에 죽은 할아

버지(백골징포)와 갓 태어난 아기(황구징포)까지 포

함해 세 명을 군적에 올린 후 세금을 부과했다. 납부

할 돈이 없어 강제로 소를 징수당하자, 남편은 억울

하고 분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칼로 잘라 

버리고 말았다는 사연이다. 관리의 횡포와 세금제도

의 문란은 다산이 주목하는 핵심 문제였다. 유배생

활을 마친 후에도 다산은 경전 연구에 매진했으며 

1836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대를 앞서간 학문 연구 

정약용이 실학자로써 서양학문을 포용했지만, 불

과 십수 년 전인 1776년에 출간된 아담스미스의 국

부론을 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다산

의 경제관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고전 경제학과 공

통점이 있다. 아담 스미스가 국가와 국민이 부유해

지는 원리를 탐구한 것처럼, 정약용 역시 백성의 평

안을 중시했으며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과 기술 향

상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통찰했는데, 다산도 

이와 유사하게 사.농.공.상이 분업해야 기예(숙련도)

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분업과 

교환의 원리를 꿰뚫어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백성들이 세금으로 납부할 공물을 만드느라 본

업에 집중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농업을 중시하면서도 상공업의 중요성

을 강조했으며, 외국의 선전적 기예를 보급하기 위

해 ‘이용감’이라는 정부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기술

의 발전과 전파를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아닌 정

부의 통제로 해결하려 한 것은 한계점이 분명하지

만, 조선이라는 폐쇄적 환경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의 진보적 제안이었을 것이다. 

농업 및 조세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는 여전법이 

정약용은	농업을	중시하면서도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외국의	선전적	기예를

보급하기	위해	‘이용감’이라는

정부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9190FISCAL STORY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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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여전법은 농가를 30호 단위로 묶어 기

본단위인 ‘여’를 만들고 주변 토지를 이들에게 할당

해 함께 경작하도록 하는 토지제도였다. 사회주의에

서 시도된 집단농장과 유사한 방식인데, 대신 생산

물을 노동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 산

출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

을 고취시키고 생산력 향상과 생활수준 개선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산은 선비조차도 농업

이나 공업, 상업 혹은 교육 .연구 등 생산적 활

동에 기여해야만 생산물을 분배받도록 해 불로

소득계층을 없애고자 했다. 그리고 난립한 조세

제도를 통합, 1/10의 세금으로 일원화하면 무명

잡세(명분 없이 부과되던 세금)로 인한 고통을 줄

이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보해 국가와 백성의 

부유함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급진적이기도 하거니와 정약용의 실각

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 

정약용의 경제관은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산이 속한 조선은 유

일한 생산수단인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생산물의 

배분을 고려해야하는 ‘Zero Sum’의 사회였다. 한정

된 자원을 서로 더 차지하려고 명분 위주의 정쟁을 

일삼는 당파정치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부국안

민의 방법을 모색한 다산의 정신은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되새겨봄직

하다.   

정약용 저서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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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독자퀴즈

2024년 〈예산춘추〉의 NABO 독자 퀴즈는 
표지 그림을 이용한 ‘다른 그림 찾기’로 진행됩니다. 
다른 그림도 찾아보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모두 3곳입니다.
정답자를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2024년 <예산춘추> 표지는 국민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공유하길 바라며,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아 선보이려고 합니다. 
73호는 곧 다가올 봄의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위한 
예산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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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와 함께 즐기는 

<예산춘추>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알찬 <예산춘추>가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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